
보상협의회 설치

1  질의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이나，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년

간 보상 협의가 이루어져 별도 협의할 사항이 없음을 사유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않

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른 보상협의회는 해당 공익사업 

지구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이 상인 공익사업에 대하

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 • 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함）에 설치하

되,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 • 군 또는 구의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 

하여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시 • 군 

또는 구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보상협의회 설치를 위한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간의 협의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

료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같은 법 시

행령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상협의

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이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

적인 사례에 있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사업현황 등 사실관계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2.7. 토지정책과-918]


